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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추진배경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환경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급격히 증가 중이나, 

미래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혁신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 및 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혁신정책 

수립·실행 관점에서 분석,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이슈 도출 및 아젠다 설정

(개념) 2030년(향후 10년)까지를 내다보고 향후 5년 내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실행 

관점에서 집중해야할 정책 아젠다로 설정

아젠다 도출을 위해 경제·사회 등 분야별 이슈 도출 및 이슈별 정책영역 파급효과 분석

영역별 파급효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 관련성, 정책적 대응 준비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혁신정책 아젠다 후보(20개) 도출

정책 의사결정 관계자 및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시급성과 파급효과) 

설문을 통해 분석 아젠다 선정(12개)

2030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설정

아젠다 세부내용 작성을 위해 미래 환경변화 및 대응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 설정

미래 환경변화의 특징인, 변화 가속화, 불확실성 및 다양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혁신 

정책의 영역 확대, (2) 도전성·임무지향성 강화, (3)정책의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설정

미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12개 정책 아젠다의 세부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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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 제시

(영역 확대) 미래사회의 급격한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젠다1) 

플랫폼 경제시대의 혁신 정책 추진, (아젠다2) 보호무역·기술전쟁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 

(아젠다3)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체계 구축, (아젠다4)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이 필요

(도전·임무 강화) 해결하기 어려운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젠다6) 파급력이 

큰 고위험 혁신연구 추진 및 (아젠다7)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션 지향성 강화가 필요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아젠다5)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아젠다8) 

민간 수요 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가 필요

(포용성 확대) 미래사회의 격차 및 다양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젠다9) 사회문제 

해결 역량 강화, (아젠다10)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과기인재 정책 추진, (아젠다11) 지역혁신

역량 강화, (아젠다12) 인공지능시대의 포용사회 구현이 필요

결론 및 시사점

2030년까지의 환경변화를 탐색하고, 이에 따른 정책영역내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5년 내 집중해야할 12대 아젠다를 제시

환경변화의 폭과 속도를 고려할 때, 주기적인 핵심 이슈 발굴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또한 효과적인 이슈발굴을 위한 방법 검토 및 아젠다의 공론화 과정에 정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

※ 본 이슈페이퍼는 2019년 KISTEP 기관고유 과제 “과학기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로 

수행한 내용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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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scope and speed of environmental changes to consider in establishing 

STI policies are increasing rapidly, but efforts to explore future issues in advance 

and reflect them in innovation policies are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trends and issues that may affect STI policies 

in advance, and to analyze and respond to them in term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nnovation policies.

Identifying the STI Policy Agenda 

(Concept) Looking into 2030 (10 years from now) and defining it as a policy 

agenda to focus on in term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TI policies 

within the next 5 years.

Derivation of issues b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and analysis of “Issue 

x policy area ripple effect” to derive agend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ffect analysis by domain, the candidates for policy 

agenda (20)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ce of STI, readiness 

for policy response, and effects.

Selected analysis agendas(12) through policy priority (urgency and effects) 

questionnaire targeting innovation policy decision makers and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researchers for candidates

Setting the Policy Directions for 2030

Set policy direction in consideration of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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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pe with the acceleration of change speed, uncertainty and diversity,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1) Expand the scope of 

innovation policy, (2) Strengthen the challenge and mission orientation to solve 

problems, and (3) Increase the inclusiveness of policies 

Prepare details of 12 policy agendas considering future policy direction

STI Policy Agenda towards 2030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economic and social paradigm in future 

society, (Agenda 1) Responding to innovation policies in the platform economic 

era, (Agenda 2)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ponse in the era of protection 

trade and technology war, (Agenda 3) Building response system for future job 

change, and (Agenda 4) Improving regulation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To solve difficult future social problems, (Agenda 6) Strengthen high-risk 

innovation research with high impact,  (Agenda 7) Strengthen mission-oriented 

orientation of STI policies. Agenda, (Agenda 5) Creating a sustainable 

private-driven startup ecosystem, and (Agenda 8) Promot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ased on private demand

To overcome the gaps and diversity of future society, (Agenda9) Strengthen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Agenda10) S&T talent policy to respond to 

future changes, (Agenda11) Strengthen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and 

(Agenda 12) Implementation of an Inclusive Socie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Suggestions

Considering the scope and speed of environmental chang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key issue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periodically, and to examine 

the methods for effective issue discovery and to incubate policies to apply 

them to policy sites in the public agend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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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추진방법Ⅰ

1. 추진배경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경제･사회 환경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급격히 

증가 중

AI･빅데이터 등 미래 혁신기술들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히 진행 중

- 이들 혁신기술들은 10년내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 인지컴퓨팅(국내 27년), 자율주행자동차(국내 28년), 유전자치료(국내 28년), 양자컴퓨팅(국내 31년)

-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신제품·신기술의 수용도 기존과 다르게 급격하게 발생 중

※ 신기술·신제품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존 시장을 완전히 

대체해 버리는 현상(예, 스마트폰, 넥플릭스 등 OTT서비스)인 ‘빅뱅파괴 혁신’ 발생 중

  

[자료] (왼쪽) ASGARD, (오른쪽) “Big-Bang Disruption”, by Downes & Nunes, HBR

[그림 1] 기술발전 가속화 및 기술수용 패턴의 변화(Big-Bang Disruption)

- 플랫폼 경제, 긱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노동, 고용의 형태, 필요 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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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변화, 재난･재해, 도시화 등 거대 트렌드로 인해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사건*발생 가능성도 증가 중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폭우, 폭염, 폭설),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 글로벌 신종질환 발생 등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도 수립･실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

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

하지만, 트렌드 및 미래사회 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정부 차원의 예측 및 전망*, 미래이슈 발굴**은 5년 주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추진  

* 과학기술예측조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미래기술 도출 및 예측의 방법으로 미래사회 트렌드· 

이슈·니즈 전망을 수행, 미래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은 미흡한 상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15년 미래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이슈를 발굴했으나, 이후 

주기적은 이슈발굴 작업은 부재

'17년 기준 94개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5년 이상)*이 수립되지만, 기술 분야 변화 

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아젠다 고려는 미흡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우주･공공, 생명･의료, 기계･소재 등 기술분야별, 또는 정책･평가, 기초･기반 등

정책분야별로 수립 중 

혁신기술 및 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

* 개방형 혁신 2.0, 애자일 혁신, 시민과학, 미션 기반 혁신, 프라이즈, 디지털 사회혁신 등

과학기술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이슈에 대해 사전에 탐색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실행 관점에서 분석,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

기존 연구는 국내외 자료의 단편적 분석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중장기적 대응방향이나, 

시급한 정책과제 도출 등은 미흡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참고할 아젠다 도출 및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시사점 제공 가능



Ⅰ.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3

2. 추진방법

경제･사회 주요 트렌드･이머징 이슈 탐색 및 분석 이슈 선정

호라이즌 스캐닝, 기존 동향조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주요 트렌드 및 이슈에 대해 탐색 

- STEEP(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책) 분야와 더불어 최근 논의되는 혁신 접근법을 추가

- 특히,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트렌드 및 이슈를 발굴

* 최신 혁신정책 수요, 트렌드 및 이슈의 향후 파급효과·시기, 정책적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

경제･사회 분야별 ‘이슈(트렌드) x 정책영역 파급효과’ 분석

분야별 이슈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영역내 미래전망,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주요 

이슈 및 아젠다를 탐색   

- 영역은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는 범위로 설정*하여 폭넓게 분석 

* 정책영역 : R&D, 인재, 신산업, 지역, 사회문제, 개방･협력, R&D투자, 평가, 규제, 지식재산, 기타 

- 분야별 이슈(트렌드) 총 43개에 10개의 정책영역을 분석하여 총 430개의 영역을 탐색

2030년까지의 변화를 내다보고 향후 5년 내 집중해야할 정책아젠다 후보를 과학기술혁신 

관련성, 정책적 대응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도출(20개)

1차 후보(19개) 및 2차 후보(31개)를 거쳐, 최종적으로 20개 후보안으로 정리

내･외부 과학기술혁신 주요 의사결정관계자 검토 및 산･학･연 연구자 대상 정책적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아젠다 선정(12개)

외부 산･학･연 연구자 212명*, 내부 정책본부 연구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과기자문위원, 국과심 위원 등 주요 위원회위원, 정책수립 핵심 이해관계자 등

- 20개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후보들을 대상으로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조사

환경변화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12개 정책 아젠다의 세부 내용을 작성

기존 문헌 분석, 국내외 현황 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원내외 

전문가 자문,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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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도출Ⅱ

1. 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검토

2030년(향후 10년)을 기준으로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요 트렌드 및 이머징 이슈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

* 파급효과(해당 이슈가 향후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파급효과의 크기),

발생가능성(해당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파급시기(해당 이슈가 파급효과를 크게 미치는 시기),

정책적 대응 준비도(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할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정도),

과학기술 관련 정도(해당 이슈의 파급효과가 과학기술(정책)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호 관련성)

경제·산업, 사회, 정치·국가정책, 환경·생태, 혁신기술, 혁신접근법으로 나눠 향후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및 트렌드 도출

- 경제·산업 분야 11개, 사회 분야 5개, 정치 분야 7개, 환경·생태 분야 4개, 혁신기술 

분야 6개, 혁신모델 분야 9개 이슈 및 트렌드 도출

[표 1] 분야별 과학기술혁신 관련 이슈 및 트렌드

내용 경제·산업 사회 정치·정책 환경·생태 혁신기술 혁신방법론

내용

자국우선주의 

기조 강화,

신흥국 추격과 

주요산업 대응,

유통 및 소비 

트렌드 변화,

정부주도 창업 

생태계 조성,

신규 화폐,

CSV 비중 증대,

산업구조 양극화,

플랫폼 경제,

근로환경변화,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

화),

일자리 변화 

가속화,

사회 양극화 

심화,

삶의 질 향상 

추구,

사회･문화적 

다양성 증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공공정보 

개방,

복지중심 

정책,

미중 

무역전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통일

기후변화,

환경오염 

증가,

감염병 확산,

재난재해 증가

공공·

개인정보,

산업혁신,

업무혁신,

일자리,

사회적 격차,

규제·법 체계

미션 기반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시민과학,

개방형 혁신,

디지털 

사회혁신,

애자일 혁신,

혁신유인 

프라이즈,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소싱,

임팩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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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또는 트렌드)에 따른 정책영역별 파급효과 검토

분야별 이슈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영역내 미래전망,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주요 

이슈 및 아젠다를 탐색  

영역은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는 범위로 설정*하여 폭넓게 분석, 43개 이슈(트렌드)에 

대해 10개 영역 총 430개 영역 검토

* 정책영역 : R&D, 인재, 신산업, 지역, 사회문제, 개방･협력, R&D투자, 평가, 규제, 지식재산, 기타

[표 2] 이슈에 따른 정책영역별 파급효과 검토(이슈별 분석 예시)

이슈(또는 트렌드) 자국우선주의 기조 강화
신흥국의 추격과 

주요 산업의 대응

(전체)

미래전망, 파급효과 등

기술무역수지 악화,

국가 간 기술/산업 갈등 증가, 

미-중 무역분쟁 악화,

미-중 이외 국가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 증대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 산업 내 일자리 감소,

주요 산업구조조정/개편 

R&D(기초·대형, 연구환경, 

대학·출연연·민간 R&D)
- 민간 R&D 투자 저하

인재(연구·산업계, 신진·여성, 

재교육, 해외인력) 

(국외 유학 감소로 인한) 

R&D 인력 풀 감소

산업계 R&D 인력 유출 심화,

R&D 인재 국내 주요 산업 유입 

약화

성장동력 (창업, 벤처, 

중소기업, 주력·신산업, 일자리)
수출 중심 성장동력분야 수익성 악화

주요 산업 관련 성장동력생태계 악화.

주요 산업 내 일자리 감소

지역

(클러스터, 지역혁신)
-

주요 산업 생산기지 보유 지역 

경제 악화

사회문제(문제발굴·R&D전달체

계, 우선순위)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대상 사회적 갈등 증가 

주요 산업 내 인력 재교육 및 사회 

정착 이슈,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가

개방·협력(국제협력, 기술이전, 

공동연구)

국제 협력 활동 저하, 국가 간 

기술이전 감소
산학연 활동 저하

예산배분, 투자방향(투자규모, 

우선순위, 의사결정주체)

내수경기 악화로 투자 여력 감소, 

국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 

내재화를 위한 투자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구조조정 시) 신규 유력 

산업 기술 투자 확대

R&D평가, 예타(적시투자, 

R&D효율성)
- -

규제(R&D규제, 신산업규제) 기업 해외 진출 규제 강화 -

지식재산(신지식재산제도, 

IP-R&D)

국내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국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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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정책 아젠다 후보 발굴 및 정책적 우선순위 조사

정책영역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주요 혁신 정책 아젠다 후보를 도출(경제･산업, 사회･정치, 

혁신･정책, 연구개발･기술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 조사

1차 후보안(19개) 및 2차 후보안(31개)를 거처 최종적으로 20개 후보안으로 정리

산･학･연 전문가* 및 내부 연구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의 중요도(파급효과

와 시급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등 정책의사결정자 및 현장연구자

내･외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12개의 분석과제를 선정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기인재 정책과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과기인재 정책은 통합

[표 3] 아젠다 후보들의 정책적 우선순위

분야 항목 파급효과 시급성 종합

경제･ 

산업

1 과기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4.3 4.2 4.3 

2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4.2 4.0 4.1 

3 플랫폼 경제시대의 혁신 정책 추진 4.1 3.9 4.0 

4 보호무역, 기술전쟁 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 4.0 4.0 4.0 

5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혁신성장 추진전략 수립 4.0 3.9 4.0 

사회･ 

정치

1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체계 구축 4.2 4.0 4.1 

2 사회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3.9 3.7 3.8 

3 민간 주도의 사회적 가치창출 지원 3.8 3.6 3.7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3.6 3.5 3.6 

혁신･ 

정책

1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에 따른 과기인재 정책변화* 4.2 4.1 4.2 

2 파급력이 큰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고위험 혁신 연구 추진 4.1 3.9 4.0 

3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과기인재 정책 추진* 3.9 3.9 3.9 

4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션지향성 강화 3.9 3.7 3.8 

5 정부R&D 효율성 확대를 위한 공공(연) 혁신 3.8 3.8 3.8 

6 지방분권 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3.4 3.2 3.3 

R&D･ 

기술

1 인공지능(AI) 시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 4.1 4.0 4.1 

2 민간 수요 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4.1 3.9 4.0 

3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국제협력 3.8 3.6 3.7 

4 남북 평화경제 시대에 대비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3.4 3.1 3.3 

5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의 개방성(시민참여) 확대 3.1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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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설정Ⅲ

1.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

(개념) ‘2030년(향후 10년)까지를 내다보고 향후 5년 내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집중해야할 정책 아젠다’로 설정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세부내용 작성을 위해 미래 환경변화 및 파급효과를 종합하여, 

대응 정책 방향을 설정

- 설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세부 아젠다 분석시, ‘트렌드(이슈)에 따른 환경변화’ → ‘정책적 

파급효과(문제점)’ → ‘대응방향 및 과제’의 흐름으로 작성

2.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

(환경변화) 미래사회의 과학기술혁신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그 속도, 불확실성, 다양성이 급격하게 

증가 중

(변화 가속화) 혁신기술로 촉발된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 중

*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는 주기, 기술의 파급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짐

(불확실성)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환경오염 심화, 복잡성 증가로 점차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 가능성 증가 및 경제･사회적 비용 초래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신종질병･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위험물질 등장 등

(다양화, 격차) 글로벌화,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구성원의 가치･문화가 다양해지고, 세대･지

역･소득･혁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격차 발생

(정책방향)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정책방향 설정

(영역확대) 미래사회의 빠른 변화와 그로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미래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하기 위해 정책영역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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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임무 강화)불확실성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미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

술혁신정책을 수립·실행함에 있어 도전성과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포용성 확대)혁신 가속화로 인한 지역, 인재, 사회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

설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세부 아젠다 분석시, ‘트렌드(이슈)에 따른 환경변화’ → ‘정책적 

파급효과(문제점)’ → ‘대응방향 및 과제’의 흐름으로 작성

    

[그림 2] 정책방향 설정에 따른 아젠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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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2030Ⅳ

1. 플랫폼경제 시대의 혁신 정책 추진

(선정배경 및 중요성)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세계 경제 지형을 개편하며 글로벌 주요 

업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경제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부각

플랫폼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외에도 중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출현하며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

- (미국) MAGA를 중심으로 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스마트홈 뿐 아니라 유전학 및 의학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용 분야를 확장

- (중국)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외에도 디디추싱, 메이투안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플랫폼 기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미국의 플랫폼 기반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 (동남아시아) 그랩, 고젝 등 모빌리티 플랫폼이 O2O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토코피디아 등 이커머스 업체들 또한 빠르게 성장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플랫폼경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표

- (프랑스) 세금 인하 혜택, 스타트업 창출 지원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추진

- (독일) 모빌리티, 의료산업, 클라우드 분야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형성을 통한 독일의 플랫폼경제 성장을 지원

※ 「경쟁제한 방지법 9차 개정법」을 발효(’17.6)하여 공정한 플랫폼경제 형성을 목표로 설정

- (중국) 플랫폼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경제 촉진의 건강한 발전의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19.8.8)

플랫폼경제로 인한 환경 변화 양상 검토를 통해 국내의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

- 국내는 메신저, 포털 업체 외에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많지 않아 新경제패러다임에서의 

국가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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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플랫폼경제로 인하여 혁신환경(기술·기업·규제)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중

(기술) 플랫폼경제 관련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주력 산업과 무관하게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주요 기술로 활용*하고 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가치가 급등

* 4대 플랫폼자이언트(MAGA)가 보유한 특허의 IPC 네트워크와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특허의 IPC 

네트워크 유사도 분석 결과

(기업)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 선점이 중요한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고객 

및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형 투자를 유치하여 활발하게 해외 

시장을 개척

(규제)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던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생적 탈규제(spontaneous deregulation)* 현상이 

대폭 증가

* 자생적 탈규제는 기존 규칙이 혁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여 규제를 피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신산업 출현 시 주로 나타남

(문제점) 국내 혁신환경 전반에서 플랫폼경제로 인한 혁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 

(기술) 플랫폼경제 관련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의 국내 수준이 선도국 대비 

상당히 낮음

- (산업 수준) 국내 빅데이터 산업 규모는 세계 빅데이터 산업 규모 대비 약 1.6% 수준이며, 

국내 인공지능 산업 규모는 세계 인공지능 산업 규모 대비 약 6.4% 수준에 불과

- (기술 수준)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도국 대비 75% 이하로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2대 분야

(기업) 국내 플랫폼기업은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고, 국내 투자 생태계 또한 자금 규모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

- 최근 국내에서도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등 해외 진출 기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기간이 짧아 가시적 성과는 부족한 상황

- 국내 벤처캐피탈의 한계로 인해 국내 플랫폼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진출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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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국내 기업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 외에도 3중규제·갈라파고스규제·역차별규제 문제를 

추가로 겪는 중

- 국내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으로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규제포획으로 인해 혁신이 막히고 있다는 의견이 거세지는 중

- 갈라파고스 규제*, 역차별적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중

* (예시) 해외송금은 은행만 수행가능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는 사업 등록 불가

** (예시) OTT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특허 사업자로서 배타적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함

(정책적 대응방향) 국내 혁신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이 필요

(기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역량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및 제도를 개선

※ 「인공지능 R&D 전략」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중국, 

캐나다, 프랑스와 같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중장기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기업)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의 글로벌 지향성 강화를 위해 방안 모색이 필요

- 자본력 있는 민간·해외의 자본 출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즈마펀드와 같이 모태펀드에서도 

해외VC의 LP 참여를 의무화

※ ‘18년 기준 미국의 민간 출자 비율은 90% 이상이나 한국은 66.5% 수준(NIPA, 2019)

- 국내 VC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투자 한도 규정을 삭제

(규제) 플랫폼경제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규제 원칙을 설계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할 필요

- 미국의 ’do not harm‘ 원칙, 영국의 ’디지털 설계‘ 원칙, 중국의 ’wait and see’ 원칙 

등을 참고해 규제 검토·설계를 위한 원칙을 마련

- 해외 진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갈라파고스규제, 역차별규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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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무역, 기술전쟁 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

(선정배경) 2017년부터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과 미･중 양국과 긴밀한 교역관계로 인해 

국제경제 여건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지난 12개월(’18.12.～’19.11.)동안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 감소율이 10.1%로 10년 만에 첫 두자릿수로 

추락(전년 동기간 비교)1)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긴장으로 인한 수출 제약, 투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

※ OECD는 2.4%(5월) → 2.1%(9월)로 두 차례 하향 조정

(중요성)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12월 말 기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핵심 소재부품이 언제든지 국가 간 전쟁 무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19.7.1.)하여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 가스)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

해당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아 당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

또한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대책과 

전략을 수립, 예산 증액 등 정책적 조치들*을 시행 중

* ’19년 2,732억 원 추경자금 확보, ’20년 1.9조원 예타면제,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신설,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중요성) 일본의 조치와 같은 경제 공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D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는 등 주력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

핵심품목에 대한 자립역량 및 주력산업 전반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요구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R&D 전략이 필요

1) 조선일보(2019.1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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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동향)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추진체계 및 법적 기반 확보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

(산업현장 애로 지원) 7.22일,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

(종합대책 수립)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을 중심으로 R&D 혁신 대책 

수립, ’19년 추경자금 확보 및 ’20년 1.9조원 예타면제 등 추진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 경쟁력위원회는 산업전체의 관점에서 총괄대응하고 특별위원회는 R&D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특별법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현행)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변경)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편

(문제점)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산화율과 수입의존도는 개선되어 왔으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

특정 품목에의 의존도 심화가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무역분쟁에 취약한 약점이 노출

- 최근 5년간 반도체를 제외한 TV, LCD,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 주요 품목은 역성장을 

기록해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

※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5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은 PC(-16.9%),컬러TV(-11.6%), 

휴대전화(-11.9%), 모니터(-6.5%), LCD(-12.1%) 등을 기록

- 대일 의존도의 경우 주요 수입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전체 수입액의 1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국무역협회, ’17)

(문제점) 한편, 기존의 소재･부품 관련 정부의 정책적 조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관련 대책 또한 유사하게 마련되어 핵심 추진과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

’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이후 산업 육성 정책을 20년 가까이 시행하였으나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 대일적자 등 제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 존재

※ 부품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를 낮춘 자동차 산업의 사례가 있으나 첨단산업 분야 

대일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며, ’01년~’17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60% 중반 수준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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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년 간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부품 

관련 주요 계획상에 유사한 문제점들*과 핵심 추진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

* 핵심 소재･부품의 경쟁력 부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체계 미비, 전략적 

대응 미흡, 사업화･상용화 취약 등

** 기술력 향상 및 확보,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 지원, 투자확대 및 (해외기업)M&A 지원, 신뢰성 향상(테스트

베드 마련 등), 인력양성 등

(정책적 대응방향)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역량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추진체계 마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 담보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의 설정한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주력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필요 영역을 발굴 분야별 투자방향을 수립, 기 수립된 전략들을 

포괄･연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소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종합대책 등 정책적 

조치들에 대한 지속 점검 및 진단

- 기 수립된 범부처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한 중장기 성과지표 설정,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핵심 품목･소재에 대한 국산화율 개선과 더불어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품목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

- 국가별･품목별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 조사･분석 및 관리 추진

국가별 강점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전략적 외교 추진 및 공동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 인도,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각화, 

현지화 등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동 R&D 추진, 기술제휴 및 표준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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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체계 구축

(선정배경 및 중요성) 기술 발전으로 미래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

기술 발달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기존 직업의 상당수는 자동화 등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며 

신기술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

- WEF는 5년간(’18~’22년) 기술 발전으로 대체되는 일자리는 7,500만 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1억 3,300만 개로 추산(WEF, 2018)

- 맥킨지는 자동화로 인해 전 세계 평균적으로 약 15%(5억 명)의 인력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규 노동 수요 중 8~9%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 

될 것으로 전망(McKinsey Global Institute, 2018)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8

[그림 3] 2030까지 자동화로 인한 대체 인력 규모 전망

미래 일자리 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변화를 동반하기에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정부) 뿐 아니라 모든 주체들에게(기업, 

대학, 개개인 등) 매우 중요

- 특히 일자리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커다란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개인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도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피상적인 우려보다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변화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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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일자리는 기술 발전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의 변화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지난 15년간 산업별-직업별 취업자는 구성은 점차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정 산업-직업군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산업-직종으로 분산되는 경향

- 산업별-직업별로 상위 10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5.3%에서 2019년 47.0%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취업자의 구성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

주) 구분의 산업코드(영문)와 직업코드(숫자)는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를 참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재가공

[그림 4]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구성 변화(2004년-2019년)

단, ‘기존 일자리’는 다소 더디게, ‘신규 일자리’는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그림3) 

이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일자리의 구조적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기존 연구(이상욱, 2017)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는 임금, 회사규모, 컴퓨터 활용도, 업력, 

지역 등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주) ‘기존 일자리’는 입직 후 연령별 코호트(시간에 따라 연령대 이동)의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비중의 변화를, 

‘신규 일자리’는 입직 시점(‘25-30세’로 시간에 따른 연령대 고정)의 일자리의 비중의 변화를 5년 주기로 측정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재가공

[그림 5] ‘기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의 변동성 차이(2008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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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방향) ‘신규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로 일자리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신규 일자리 대응 역량 강화) 모든 학생이 미래 새로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혁신적인 틀’로 교육체계를 개편할 필요

-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미래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

※ 현재 초등학생 60% 이상이 생각조차 못한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것(WEF, 2016)

- 미래 세대가 필요한 역량(비판적 사고, 협업, 소통, 문제해결역량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적 

교육시스템 도입‧확대,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

(기존 일자리 지속적 성장) ‘학교 중심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서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인재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을 전환할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인해 기존 인력이 새로운 기술 변화 대응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는 미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

[그림 6] 조직 내 인력 구성 및 역할 변화

- 재직자가 전문지식‧기술을 기반으로 AI 등 신기술을 습득하여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 개인, 교육기관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필요

※ 기업은 재직자 관련 투자 확대, 개인은 능동적‧지속적 학습, 교육 기관은 재직자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의 확대 고려

(미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 ‘R&D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문‧고급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과학기술 투자’로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확대할 필요

- 아직 청년층이 원하는 고급‧전문 일자리는 충분치 않으며*, 과학기술 분야 외에는 새로운 

전문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

* 우리나라의 관리‧전문‧기술직의 비중(21.6%)은 OECD 최하위 수준(통계청 통계개발원, 2016)

** 전문직 중 상당수(58%)는 라이선스 기반 직종(교사‧강사, 의료인, 법률가 등)(지역별고용조사 재가공) 

- 신산업 분야의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발굴‧도입하여 양질의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

※ 신기술이 인간의 대체보다는 보완수단으로 일자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보호‧권익 제공, 교육 지원, 독과점 제한, 조세제도 개편 등 사회‧제도적 체계가 필수(Daron Acemoglu,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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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 본고에서 데이터의 범위는 과학기술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1. 공공 연구성과물2) 및 

데이터3)와 2. 개인정보4)로 한정 

(선정배경 및 중요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 및 ‘초지능’은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른 연구/산업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 확립이 필수적

연구 패러다임이 기존 관측 및 시뮬레이션에서 점차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전환되고,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 성과물 및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의 필요성이 점증

- 연구성과물 및 데이터의 공유는 초기연구 활동에 할애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가/초대형 실험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단기간동안의 성과창출 및 과학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 NIH의 게놈관련연구사업 데이터공유정책에 기반하여 공개된 게놈데이터는 ’13년 기준 918편의 논문에 활용되었으며, 

NASA의 오픈 데이터 셋은 350만 건의 논문 및 보고서에 활용됨(Paltoo 외, ’14,  NASA 홈페이지, ’19)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등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의 산업적 수요가 확대됨과 

함께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알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적/산업적 가치를 발휘

- ’18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하며 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가시화하였고, ’20년 1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적 체계 확립에 대한 관심 증가

(현황 및 문제점) 기존 제도 및 법적 체계의 미비한 가이드라인, 자리 잡히지 않은 공유 문화,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존재하며, 최근 완화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우려 확산

2)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제8호)

3)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4)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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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연구성과물 및 데이터        

(인지도 및 인식 부족) 「연구성과평가법」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에 기반하여 공공연구의 

성과물 공개는 의무화되어 1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연구 현장의 낮은 정책 수용도와 참여율

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STEPI는 NTIS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실적자료 기준, 성과물의 

기탁등록률이 저조하고 연구수행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고 평가(STEPI, ’16)

- ’18년 KISTI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73%는 연구데이터의 공유 경험이 

없거나 공유할 예정이 없으며, 공유가 어려운 이유는 ‘정책/제도가 미비해서(34%)’, ‘개인/

기관의 자산이므로(24%)’ 순으로 응답(KISTI, ’18)

(플랫폼 미비) 과학기술인을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사업, 

과제, 인력, 성과)와 과학기술 관련 동향 보고서, 언론 동향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를

위한 플랫폼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

※ ’18년 12월 연구데이터 플랫폼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바 있으나 약 1년이 지난 현재 플랫폼 접속 불가

(동기부여 방안 부재) ’19년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신청 시 연구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공동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담는 데이터관리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데이터 주권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제도 활성화에 한계 존재

2) 개인정보

(실효성 부족)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령의 미적용, 세부적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인한 혼란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존재

(법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 ’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법」,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었으나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혼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 데이터 리터러시5)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 대두

(정책적 대응방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뒷받침과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협조적인 사회적 문화 조성 필요

1) 공공 연구성과물 및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측면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 제고) 연구성과물 및 데이터 공유·활용에 대한 연구자/연구기관 간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플랫폼과 성과 창출 사례 등에 대한 홍보 확대

5) 데이터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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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국공립 대학교를 시작으로 방문 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공유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R&D 참여 연구책임자 대상 최소 연1회 필수 교육과정 도입 고려

(플랫폼 활용 극대화)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스템 설계, 

필요 기술 개발 지원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활용자 중심 생태계 구축 

※ 국가 R&D 참여 연구자 대상으로 공유의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 종류/형태, 데이터 활용 범위/절차, 

플랫폼의 필요 기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기반한 활용자 수요 중심 플랫폼 

및 가이드라인 설계 필요

(공유·활용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성과물 및 데이터를 공유한 자,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한 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생태계 확장 방안 제도화

※ 공유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에게 공동연구를 先제안하여 공동성과 창출 유도(공동연구 

제안 거절시 출처 표기), 데이터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후속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반영 등 관련 제도 

강화

2) 개인정보 공유·활용 활성화 측면

(규제 개선에 상응하는 보완책 준비) 개정된 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그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법적 대비책* 및 과학기술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익명정보의 정의 확립, 가명정보 심사 절차 도입, 공개범위 범위 조정 등

**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인 인공지능/헬스케어/드론 분야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활용 가능 범위 및 

규제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 제시(범부처 차원의 일원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데이터 분석 및 보호 역량 강화) 개방·공유되는 데이터를 신산업에 응용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기술(데이터 분석/처리, AI, 데이터 보안 기술 등)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부정적 인식 개선)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홍보 추진

※ 개인건강 정보 및 진료기록 활용을 통해 신약개발 및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일반국민은 불과 30%로,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산업연구원, ’19)

(소결) 다량의 데이터 생성과 가공, 공유 및 활용은 제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에 따라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활용 순환구조를 위한 맞춤 전략 수립이 중요

향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뒷받침과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협조적인 사회적 문화가 마련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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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중요성)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있어 스타트업의 기여도 증가로 세계 각국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 중

* 스타트업의 생애주기 단계(예비/창업 초기/성장/회수)에 있는 스타트업, 구성원, 그들과 시스템적으로 

교류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을 의미(Startup Commons)

스타트업은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키고, 혁신 

확산 및 기술발전에 기여(Acs 외, 2009)

※ (美) 10년간(`07년~`16년) 스타트업은 하이테크 산업 일자리 증가분의 60% 기여, 같은 기간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내 스타트업 기업 수 95% 증가(ITIF, 2017)

주요국은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 중(Howell, 2017; Storey and Tether, 1998)

※ (美) 중소기업 대상 친기업 정책 강화(스타트업 비용 공제 가능액 상향 등), (日) 'J-Startup'(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운영, (英) 정부 주도 스케일업 정책 강화, 스타트업 

비자 개편, (佛) 스타트업 특화 비자 발급, 1인 창업자 제도 강화(본투글로벌, 2019)

(선정배경) 한국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 노력을 지속중이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부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19년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도시 기준)에서 서울은 30위권 밖(Startup Genome, 2019)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맥락에서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추진 중이나, 

주요국과 다른 특수성(정부주도, 대기업의 활동 배제)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제한

- 한국은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 스타트업 정책으로 단기간 내 생태계 외형을 구축하였으나 

생태계 주체들의 시장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은 미확보

- 또한 스타트업 투자/회수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대기업의 생태계 유입/활동을 규제하여 스타트업 투자/회수시장 발전이 제한적

이에 본 연구는 상기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를 스타트업 

생애주기*별로 분석/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

* ①예비/초기 창업 단계, ②성장 단계, ③회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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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표 4]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점

생애주기 문제점

예비/초기 창업 단계

- 중앙부처-지자체간 사업중복 및 중복수혜 문제

- 스타트업 투/융자 방식이 아닌 직접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경쟁력 약화

- 엔젤투자 기반 부족 및 정부지원 사업을 악용하는 블랙엔젤 양산

성장 단계
- 제한적인 성장 단계 스타트업 지원

- 벤처캐피탈의 정책자금 의존과 경쟁력 약화

회수 단계
- 기술특례상장 제도 미정착 및 낮은 신뢰도

- 대기업 규제 및 문화적 특수성(反대기업 문화)으로 인한 M&A 비활성화

(예비/초기 창업 단계) 정성적 목표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경쟁적인 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유사한 형식으로 예비/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 중이고, 

사업 수혜대상 정보 미공유로 중복 수혜 문제에 노출

- 또한 직접 지원 형식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생존과 일정한 기업가치를 보장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없는 스타트업을 양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인플레이션을 초래

- 한국은 엔젤투자 기반이 부족하고, 정부의 엔젤투자 활성화 사업은 블랙엔젤을 양산*

※ (`19년 기준) 엔젤투자규모: (美)10조원, (韓) 4천억원(미국엔젤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 소송은 `17년까지 62건, 적발된 투자금은 약 70억원(서울경제, `18.7.3)

(성장 단계) 초기단계 스타트업 대상 정부지원 편중성과 벤처캐피탈(VC)의 정부 의존성

-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정부지원 사업은 예비/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에 상당부분 편중

※ 중기부 스타트업 지원 사업(`17~`19년도) 분석 결과 초기단계 지원 비중은 70%이상

- 국내 VC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 투자보다 정책자금이 요구하는 투자에 집중

※ ① VC가 조성한 신규펀드 가운데 50%는 정부자금이 담당(Invest Chosun, `17.5.10), 
② 국내 `14~19년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中 정책금융 비중 평균은 약 39%인 반면 VC

비중 평균은 약 12%(한국벤처캐피탈협회 `19.10 뉴스레터 p. 7)

(회수 단계) 제도 미정착, 규제 및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회수시장 비활성화

- 스타트업 IPO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특례상장 제도는 특정 산업에 편중(바이오 산업 

비중 80%)되어 있고, 지속적인 신뢰도 문제 제기로 시장에 미정착(미디어라이프 `19.10.4)

-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 및 反 대기업 문화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M&A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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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방향 

[표 5]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지향점(정부와 민간의 역할)

(사업구조 조정) 중앙부처-지자체 간 중복 성격의 창업 지원사업 정리, 예비/초기단계에 

편중된 사업구조 개선

(사업방식 개선) 직접지원 형식에서 투/융자방식으로 전환, 사업 중복수혜 방지책 마련

(시장개입 축소) 정부의 시장개입 형식의 투자 활성화 지양, 정책자금 역할/비중 축소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자유도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특례상장제도 보완, 대기업 활동 규제철폐 및 反 대기업 문화 개선

소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발전과정에 있어 다른 주요국과 상이한 특수성(정부주도 생태계 

조성, 대기업 참여 배제)을 보유

이러한 특수성은 단기간 내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시키는데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생태계 발전 측면에서는 단점(정부지원 의존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으로 작용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공급중심 지원을 탈피하고, 

민간이 스타트업 생애주기 전단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또한 민간 플레이어들도 정부지원에서 탈피하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스스로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정부 민간

- 최소한의 감독자/조정자 역할

- 공급중심 지원 → 
역량 중심의 선택적 지원

- 기업 참여 제한 → 
기업 참여 규제 개선

- (예비 창업자) 창업 체험 → 준비된 창업

- (초기 스타트업) 정부지원 의존 → 투/융자 유치 노력

- (엔젤/벤처캐피탈) 자체 펀드 조성/운영

-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자체 운영자금 확보 및
성장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성장지원

- (기업) 스타트업 직접 투자 및 CVC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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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급력이 큰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고위험 혁신 연구 추진

(선정배경 및 중요성) 정부 R&D 투자 24.2조 시대 속 R&D 투자 효율성 문제인 ‘코리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가 요구

그동안 국가 R&D의 도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와 함께 여러 차례 정책적 개선이 시도되어 

왔으나,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 국가 R&D사업의 R&D 성공률 90% 이상이라는 높은 수치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비판 제기

- 이러한 배경에는 단기의 용이한 연구과제 수행만 이루어졌거나, 사업화로 연계되는 혁신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

고위험 연구는 과학적 지식의 생산에서 이용으로의 전환에 있어 혁신 주체의 활동에 변화를 

주게 되며,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

- 그러나 R&D 투자 시스템 개선 및 연구개발 제도 개혁의 수반 없이 단순히 고위험 혁신연구 

사업만을 시도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는 혁신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문제점) 지난 10년 간 국가 R&D의 창의성․도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혁신 창출에 적합한 연구개발 및 혁신 시스템의 구축은 미흡

오랫동안 연구 현장을 비롯하여 한국형 Darpa의 도입 필요성의 제기 속, 최근에서야 

이를 모방하려는 고위험의 도전적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

- 이에 국가R&D사업 내 고위험 고영향의 DARPA형 모델의 도입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 확인과 제도적 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방사청의 미래도전연구개발, 과기부의 G-First와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과기혁신본부가 주도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약

[그림 7] 美 DARPA의 특징과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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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의 도전성 강화에 요구되는 고위험 연구에 대한 정의와 정책적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

- 미국의 경우 경쟁력강화법에서의 고위험․고보상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는 물론, 

NSF, NIST 등의 사업, DOE의 ARPA-E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혁신적 도약을 이끌 R&D로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제도적 방식으로만 접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등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위험 

연구의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구조

고위험 연구의 특성과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 수단의 설계가 필요

- 자금배분 수단에 따라 아이디어의 발굴과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의 관리,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권리는 물론 후속적 연계 수단이 다르게 운용될 수 있는 등 고위험 고보상(high 

risk, high return)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서 전환적 과정을 이끌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수단이 중요

(정책적 대응방향) 고위험 연구를 통한 혁신 성과 창출 및 이를 뒷받침할 국가 R&D 자원 

배분 및 제도 혁신을 추구

(제언1) 한국형 DARPA 프로그램 추진과 고위험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정부 R&D 예산 20조 시대를 돌파하고 30조 시대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고수익 연구에 신규로 5% 정도 투자를 권고

※ 미국의 경우 04년 팔미사노 보고서의 경우 연방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3%를 신규로 투자, ’07년 

어거스틴 보고서는 최소 8%를 재량적 경비로 배분을 제안하는 등 혁신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wa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구

(제언2) 연구보조, 연구개발, 획득의 측면에서 국가 R&D 자원 배분 시스템을 개혁

- 현재의 획인적인 R&D 자원 배분 시스템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개념적 

재정의와 함께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최적의 지원 수단과 혁신 창출을 

위한 사업화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

※ 후원자이자 고객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시장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와 정책 믹스(dual-use을 

고려한 수요기업의 참여, 기술이전을 받거나 스핀오프를 통한 스타트업(or JV)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추가적 후속 사업(SBIR, STTR과 같은 형태)과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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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공동협약 공동연구개발협약 계약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용 

기타 거래
기술 투자 협약

일반적 

요구 

결과물

연구 보고서 또는 훈련 다양 전달가능한 최종 제품 전달가능한 최종 제품 연구 보고서

일반적 

수혜자
교육 또는 비영리기관

산업계, 기타 정부기관, 

대학

전통적 영리기업의 

정부계약자

비전통적 영리기업에 

의한 상당한 관여가 

있는 전통적 정부계약자

비전통적 영리기업에 

의한 상당한 관여가 

있는 전통적 정부계약자

신청 방식
BAA, RA, 

Unsolicited Proposal
기관별 선정

RFP, BAA, 

Unsolicited Proposal

BAA, Program 

Solicitation, 

Unsolicited Proposal

BAA, RA, 

Unsolicited Proposal

[그림 8] 美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예산 자원 배분 방식

(제언3) 고위험 연구에 적합한 연구개발제도의 정비

- 최근 연구개발혁신 특별법 제정 노력에 있어서도 고위험 연구에 특화된 연구개발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DARPA형 연구개발제도의 기반 정비도 필요

※ 고위험 연구를 위한 전용 예산의 확보, 프로그램 형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자원 확보와 집중 보장, 문제 해결에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프로그램 형성 및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PM의 공모 및 선발, 예산 편성 및 배분 권한, 과제 선정에서 평가 등에 있어 재량권의 

부여, 기획과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마일스톤 방식의 측정 등

- 특히, DARPA 모델의 장점인 실패에 대한 허용과 혁신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의 

관용성과 출구를 향한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중요

소결

과학기술에 대한 공공의 투자가 경제적 혜택으로 회수되기 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

나, 지식의 생산에서 응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단축시키며, 파급력이 큰 고위험의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개발 제도의 개혁은 혁신 성과 창출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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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션지향성 강화

(선정배경 및 중요성) 미션은 조직의 활동 범위를 결정해주고, 조직 내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기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 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도구(Dermol, 2012)

* 경영자의 84% 이상이 미션 설정을 가장 주요한 경영도구라도 응답(Iseri-Say, 2008)

미션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방법을 의미(Sufi, 2003)

※ 피터드러커는 미션을 ‘명확하고 현실적인 사업 목적의 선행지표(precursor)’로 정의(1971)

연구개발에서 미션 설정의 중요성은 명확한 미션 및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해 

수많은 혁신성과를 창출한 DARPA의 End-game형 접근법 사례에서 확인 가능

자료) Dubiois, Lawrence H. (2003) DARPAʼs Approach to Innovation and Its Reflection in Industry

[그림 9] DARPA의 End-game방식의 연구개발 개념도

과학기술이 해결해야할 도전과제가 늘어나면서, 과거 맨해탄 프로젝트나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명확한 미션 기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등장(Talbot, 2006, Jacobson, 

2005)했고, OECD와 EU에서는 최근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부족 및 과학기술이 기여해야할 

경제·사회적 문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션지향형 연구개발혁신을 추진 중

※ EU에서는 새로운 FP 9(’21-’27)에 미션지향적 프로그램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

우리도 일본 수출입 규제로 부각된 주력산업의 부품경쟁력 부족, 미세먼지·고령화 등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 혁신정책이 수요해결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미션지향성과 수단을 확보했는지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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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정부 R&D과제의 49%(9.7조원, ’18)가 하향식으로 추진되지만, 우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명확한 미션 설정 및 이행체계는 미흡한 상황

(정책기획) 국가가 해결해야할 경제·사회적 미션 중 과학기술 관련된 미션의 선별 및 달성해

야할 명확한 목표 및 시한 제시 미흡

※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중점과학기술만 제시하고, 미션 제시는 미흡, ’17년 

기준 94개의 이르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도 범부처적 목표 설정이나 투자전략과의 연계 부족

- 국가 단위의 정책둘 사이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 수정·보완 프로세스도 부재

※ ’18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로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개선을 22년까지 26ug/m3에

서 18ug/m3(30% 저감)으로 제시했으나, ’19년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2016년 대비 

35%이상 저감으로 다르게 제시

(R&D사업) 정부 R&D과제의 49%(9.7조원, ’18), 사업의 38%(총 667개 중 258개가 

하향식 과제 100%)가 하향식으로 추진되지만, 미션지향성은 부족

[그림 10] 정부 R&D사업의 하향식 과제 비율 (’18, 정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 미션과 관련된 정부 R&D사업의 주관부처, 특화 사업 또는 주도하는 연구기관이 불명확

※ 특정 분야인 ‘당뇨’ 연구 관련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지원하는 정부부처들은 10개 부처·청들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본부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안두현 외, 2019)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예산검토 과정에서도 특정 

미션 중심의 사업군 간의 종합조정 기능은 미흡

- R&D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는 여전히 과학적·기술적 성과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제적·사회적 성과 지표는 여전히 부족

※ ’18년 점검한 129개 사업의 862개 지표를 분석해보면, 기술적(35.4%), 경제적 (24.8%), 사회적

(18.9%), 과학적(11.0%), 인프라(9.9%) 순으로 지표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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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방향) 혁신적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션지향성을 강화

(제언1) 국가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에 기여할 중점 미션 분야를 발굴하고 목표 설정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5년간 국가가 집중할 중점 미션(목표 및 시한 설정) 

분야를 제시

※ 산·학·연·시민이 참여하는 미션 발굴위원회를 통해 경제·사회 분야 미션*(30개)를 발굴하고, 미션 

분야별 기술동향·수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 (예시)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24년까지 전문 초미세먼지 16ug/m3으로 저감(35%)

- 제시된 미션 중심으로 정책(혁신정상동력, 사회문제해결), R&D사업을 기획하고, 예비타당

성조사 및 예산배분 시 높은 우선순위 설정

※ 과학기술기본계획-미션설정 → 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우선순위설정 → 예비타당성조사, 예산배분 

→ R&D평가체계의 연계

- 미션의 목표와 시한은 국가단위 종합계획과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수정·보완

(제언2) 하향식 사업은 미션 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구조도 점진적으로 전환

- 산업 및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R&D사업을 미션 지향에 적합한 구조로 

점차 전환 추진하여, ‘혁신의 장’ 형성

※ 100% 하향식 원천기술개발사업들은 치매, 미세먼지, 해양플라스틱 등 미션중심으로 전환

- 정부R&D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시 기술 분야별이 아닌 미션 중심으로 수립

※ (기존) 신약개발, 의료기기, 줄기세포 → (향후) 치매, 암, 헬스케어

- 미션과 연계된 투자전략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 우선 고려

(제언3) 미션지향적 R&D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체계를 개선

- 정부R&D사업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지표)를 

개발하고, 미션지향적 R&D사업에 대해서는 설정 의무화 검토

- 미션 분야와 연계한 특정평가를 추진하여, 미션달성을 위한 사업군 체계를 검토하고,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 및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판단

※ (예) ’16년 인체감염병 사업군 특정평가시, 미래부, 복지부, 농식품부의 5개 사업에 대해 부처간 

역할 분담과 사업간 연계방안에 대해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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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 수요 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선정배경 및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특히 기술 간 융합으로 인해 기술 개발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내부 역량만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을 향상 시키는데는 한계가 존재

-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협력 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정도범, 고윤미, 김경남, 2012)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 되었지만,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에 대해서즌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 2003년 5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부의 산학연협

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마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산학연 네트워킹 등 질적 고도화는 아직 미흡(홍성민, 2010) 

※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주체들 

간의 협력 관계 유도 

정부주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과 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

- 최근 발표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기본계획

(’19~’23))은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공공의 영역을 대상으로의 지원 

정책이 중심

※ 기업 간 기술협력 조사(COSTII, 2018): 29위, 산학 간 지식전달 정도(IMD, 2018): 31위 

- 기업 관점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산학연 협력 유형은 공동연구개발이 77.7%로 

압도적으로 많게 조사(산업연구원,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관점에서 산학연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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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기업 관점에서의 산학연 협력 활동 저해 요인 분석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은 주로 정부의 R&D 과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양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협력은 미흡한 수준(산업연구원 

2014; 산업연구원 2016)

- 산학연 협력은 각 협력 주체별로 이해관계에 따른 협력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주도로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

- 또한 R&D 자체에 대한 리스크와 협력 파트너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수행 과정 

상에서의 운영·관리의 문제, 내부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성과에 대한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도 협력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기업간, 기업과 

학연간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업화로의 유인체계가 부족

민간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관점에서 협력 주체들과의 

협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수립될 필요

- 기업 관점에서 협력 주체별과의 협업을 저해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

※ 협력 주체별(산·학·연) – 협업 단계별(협업 이전 – 협업 단계 – 협업 이후)의 분석 틀 제시

[표 6]  산학연 협력 유형별 문제점

기획, 파트너 탐색 및 협력체 구성

(협업 이전)

협력 프로젝트 수행

(협업 단계)

성과 배분 및 활용

(협업 이후)

산-산

- 파트너 탐색, 계약, 운영을 위한 

거래비용 및 기회비용

- 수직적 협력에서 중소기업의 

자립성 및 기술혁신 저해

- 수평적 협력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독과점 가능성

-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및 이로 

인한 모니터링 비용

- 기업 내부 정보 유출 및 

기술탈취 우려

- 성과의 분배 시 분쟁 가능성

- 수직적 협력의 경우 

성과물의 판로 제한

산-학

- 기업과 학연간 네트워크 미약

- 대상기술의 연구개발 단계와 

시장수요의 괴리

- 정보 비대칭성과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적 경향

- 학연 주도의 협력 체계

- 바로 사업화가 어려울 경우 

추가 연구개발 필요

- 기술 공개(논문, 특허 등)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산-연

- 기업과 학연간 네트워크 미약

- 대상기술의 연구개발 단계와 

시장수요의 괴리

- 정보 비대칭성과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적 경향

- 학연 주도의 협력 체계

- 연구인력 이동의 제약

- 기술 공개(논문, 특허 등)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 기술사업화 유인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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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방향

(제언1) 산학연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확대로 산학연 각 주체의 역할에 

맞게 협업 유도

- 산학연 협력을 개별 기술개발 과제에 국한하지 말고, 문제의 발견-비전 제시-비즈니스모델 

개발-기술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사업화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참여 

주체의 역할에 맞게 협력 추진

- 프로젝트의 큰 틀 안에서 기업은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구현, 학·연은 필요기술 개발 

혹은 전문인력 지원, 정부는 검증된 모델에 대하여 예산 등 지원

※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주체들 

간의 협력 관계 유도 

(제언2) 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하거나, 연구개발 특성에 따라 지원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차별화 지원

- 특히, 서비스 분야로의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서비스 분야의 

산·학·연 협력 증진 유도 

※ 국내 서비스 기업의 약 17.8%만이 공동·위탁 연구개발 수행

(제언3) 협력 참여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 기업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산학연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기업 대상 

기술정보 보호가 중요

- 특히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기술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 체계를 강화

※ 예) 협력 계약 체결시 법적 보호를 위한 법무 지원 확대, 기술 유출 및 탈튀에 대한 징벌 수준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 등

(제언4) 출연연의 민간수탁 활성화로 기업의 출연연과의 협력 증대

- 민간수탁을 활성화하도록 출연연의 제도적 환경 개선 고려 및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 수탁과제 확대

-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사업화 유인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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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선정배경 및 중요성)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재정립이 

필요

과학기술의 활용목적이 산업육성과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되는 추세

- 설문조사 결과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의 약 84%는 향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승규 외, 2018)

Q. 귀하는 전반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과

학기술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Q.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비중은 현재 대비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림 11] 사회문제해결과 과학기술의 역할 관련 일반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사회문제해결 역량강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

- 산학연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특정기술개발이나 산업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은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시대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 존재

-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반영해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추진방식 등이 개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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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 성과는 미흡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비해 국민 삶의 질, 주관적 웰빙은 낮은 상황

※ 우리나라의 2019년 과학기술혁신역량은 7위(KISTEP COSTII)이지만 삶의 질 수준은 43위(IMD), 

주관적 웰빙은 29위(OECD)

[그림 12] 과학기술혁신역량과 삶의 질 관련 현황 추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문제해결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성과창출에는 한계

-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사후적 대응 위주의 정책추진, 과학기술정책 프로세스에 사회적 

수요 반영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여전히 부족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나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 고유의 성과평가체계 부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계획 미비/부재한 사례가 발생(KISTEP, 2018)

[표 7]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예시)

정책 사업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안)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안)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18~2022)｣2019년도 

시행계획(안) 등

(단일부처사업)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14-’20),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16-),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19-),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18-’20),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기반구축사업(‘20-),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20-‘24),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20-‘24) 등

(다부처사업)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16-),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17-),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공통기술 개발(’18-)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18-),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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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방향)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제언1) 문제해결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 시스템 개선

-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예측시스템 구축

- 사회적 이슈발굴 및 정책문제 선정, 해결방안 모색, 평가 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국민참여형 과학기술정책 프로세스”(개방형 플랫폼) 구축

※ 독일은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Bürger schaffen Wissen)’ 내에서 과학자와 시민이 함께 사회현안해

결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 미국은 Challenge.gov 플랫폼을 이용해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IITP, 2017)

- SI(Solution Integration) 관점에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과제)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김철한, 2019)

※  부처간 칸막이와 분야간 장벽을 극복한 문제해결 추진을 위해 산학관 연계와 체계적인 과제 관리(기초연구

부터 사업화, 서비스전달까지) 통합추진

(제언2) 사회문제해결형 R&SD&D(Research&Solution Development&Delivery) 프로

세스 정립(김철한, 2019)

- 문제해결수요분석과 과학기술 기반 문제정의를 통해 사업기획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 마련

- 문제 단위의 탄력적 예산편성 및 집행*, 문제해결과정에서 리빙랩의 활용
**

* 사회문제 단위의 예산편성 및 문제해결정도를 반영한 탄력적 집행

** 문제의 유형이나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 참조 모델 개발·활용

- 사회문제해결 관점의 결과(성과) 분석 및 피드백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마일스톤이 아닌 대상이 되는 문제해결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

- R&D의 성과가 시장으로 확산되도록 후속 R&D 뿐만 아니라, 실증·시험인증·양산 등의 

후속 과정에 대한 연계지원을 통해 현장보급 확산 촉진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의 경우 S-PIE개념을 적용하여 R&D와 사회정책, 서비스전달 연계(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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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한 과기인재 정책 추진

(선정배경 및 중요성) 인구절벽, 지방소멸이 예견되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질적‧양적 과기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는 결국 단기간에 극복 불가능한 성장 

잠재력 악화 및 재정압박 심화를 야기 

-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이며, 낮은 출산율,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응전략*을 

포함한 국가 통합적 정책 대응이 추진 중(기재부, 2019)

* 범부처 ｢인구정책TF｣는 3차에 걸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서 ①생산연령인구 확충, 

②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 ③고령인구 증가 대응, ④복지지출 관리 분야별 과제를 발표함(관계부처 

합동, 2019, 경제관계장관회의)

- 성장사회 R&D인력 양적 확대와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인재정책 분야에서도 수축사회에 적합한 시급한 정책 전환이 요구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개인 역량과 지역 등 여건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하며, 

한편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위협요인 뿐만 아니라 기회 요인이 동반되고 있음에 주목  

- 전체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과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와 연계된 지방 공동화가 문제

*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 그 외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통계청, 

2019)하는 등 지방의 인구 감소가 더 큰 문제로 대두

주) 통계청, 2019.

[그림 13] 시도별 총인구 증감, 2017년 대비 2047년

- AI, 5G, 플랫폼 경제 등 기술진보가 불러온 산업 변화는 구조적 저성장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새로운 인재 역량의 요구, 직업 안정성 약화,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등 정책적 개입 필요성도 증대(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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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과기인력 정책‧사업은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한 충분한 양적 인력 

확보 및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과기 인재의 질적 역량 확보와는 미스매치 상태

과기인력 확보의 양적‧질적 부족 현황 분석

- 향후 10년간 과기인력 수급 전망은 약 10천 명의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이 전망되고(KISTEP, 

2019), 출연연에서는 3,221명의 퇴직이 예상(NST, 2019) 

- 또한 질적으로도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주요 역량에 대한 현재수준과 산업‧연구 현장에서 바라본 

요구수준 간 실제 업무수행이나 문제해결 측면에서 간극이 있는 것으로 파악(유준우‧이정재, 2019)

현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예산 투자 및 지원 실태 분석

-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중간점검 결과(’16~’18년), 지원대상은 전주기 단계 중 

대학·대학원생(36.8%), 재직과학기술인(27.0%), 복수 지원대상(26.1%) 순으로, 지원내

용은 주로 교육훈련·연수(45.3%), 연구개발(29.4%) 등을 중심으로 투자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2019,4), 글로벌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 2019년도 시행계획(안).

[그림 14] 지원 대상별 대상 투자 추이(’16-’18년)

- 잠재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이나 규모의 영세성, 수요자 요구와의 미스매치, 

후속 단계를 위한 사업 간 연계 미비 등이 지적(KISTEP, 2019 전문가 자문 결과)

- 향후 당사자들의 요구 및 수요기업의 현황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자의 특성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가 필요

신 기술분야 인재 확보 및 생애주기별 활용을 위한 주요국 동향 분석

- 보다 수요자 중심적인 평생 학습, 성인 재교육의 중요성 증대, 평생 학습-일 체제 설계를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 일자리 변화 대응 정책, 여성 성장 경로 확충 등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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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교육 혁신*은 기업과 구직자 간 직능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 플랫폼 

혁신, 기업가 정신 고양, 대학간 협업, 산학연계 교육 등을 추진 중(KOTRA, 2019)

* 스탠포드대 개방형 순환대학(Open Loop University), 카네기멜론대학 창업지원제도(Swartz Center 

for Entrepreneurship), 테슬라사와 미국 대학 협력(TeslaSTART), 42 Silicon Valley 등  

(정책적 대응방향) 고경력‧여성‧해외인재의 적극적 활약을 위한 과기 인재정책 추진

(제언1) 새로운‧다양한 인력 확충 및 활용 경로 확대 

- (새로운 인력풀 확충) 고령자, 여성, 이민, 청년(포닥 등) 등 사각지대에 놓인 과기분야 

생산가능인구 확대 위한 적극 발굴 및 인식 전환

- (다양한 일자리 기회 창출) 신산업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발굴, 과기분야 다양한 트랙 구축

- (일자리 플랫폼 구축)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수요자와 과기인재 공통 활용 풀 마련

(제언2) 전 생애 걸친 현장‧수요 중심 교육훈련 및 인증체계 설계

- (현장‧수요 중심 교육‧훈련 혁신) 전 생애 변화 대응할 초중등, 대학, 재교육/전환교육, 

평생교육 혁신 추진

※ 특히 일반적 퇴직자‧실업자 대상 직업교육/재교육의 문제점 및 비R&D포괄하는 과기인력 특화 

개선방안 모색

-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체계 확립) 대학 학위 중심에서 현장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기관‧교수자‧학습내용 마련 및 인증 체계 개편

(제언3)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조성

- (다양한 인력 지속적 활용 인프라 조성) 첨단 분야 해외‧여성 우수 과기인력 유인, 지속적 

활용 가능한 고령자 지원 및 이민 제도, 일-가정 양립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적 다양성‧포용성 증진) 다양한 세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상호 이해, 조직 

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

(소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시급히 대응해야 할 변화로 기존 정규 교육 기관‧학위 중심 정책 

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고경력‧여성‧해외인재 등 새로운 인력풀 확충, 현장 수요 중심 

교육‧인증체계,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조성으로 과기 인재정책 전환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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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선정배경 및 중요성) 세계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혁신 선순환구조 구축이 시급 

(과학기술중심 지역정책의 중요성) 지역의 성장동력이 대형 토건 프로젝트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대표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필요

- 메가프로젝트6)로 대표되는 토목‧건설 중심의 외형적 성장은 일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지역 재정파탄이나 지역민 삶의 양극화 등 질적 측면에서 퇴보 (차재권&류태건, 2014)

- 지역의 과학기술수준은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정도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이며,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효과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고석찬&김인환, 1999)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자체 주도 과학기술기반 지역주도 혁신방안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추진

- 주요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해 지역자율성 강화와 지역경쟁력 및 경제활력 

제고, 생활․복지분야 지역밀착형 사업의 지방 이양 등을 검토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혁신정책을 추구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17.9, 

특구위)｣, ｢국가R&D 혁신방안(’18.7, 국과위)｣,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19.8, 균형위)｣ 등 

(지방분권의 중요성) 지방분권은 수요측면의 자원배분 효율성과 공급측면의 생산효율성을 

가져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짐(최정열, 2015) 

-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공급은 명확한 수요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적인 대응을 통한 지역의 수요기반 자원배분이 가능

- 지역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강화되고, 지역간 경쟁을 통해 관리효율과 혁신이 증가됨으로써 

지역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

6) 일반적으로 사업비 1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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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혁신기반 현황) 지역혁신자원 투입 및 활용의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여력과 추진의지가 부족

(지역 R&D투자 및 혁신자원) 지역 경제‧산업적 역량은 지역별 격차가 상당부분 고착화

- 지역에서 수행하는 R&D사업 대다수가 국비 및 매칭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스스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투입한 지자체 자체R&D사업(기술개발) 투자액(’17)은 총액 대비 0.4%(779억원)

※ 국비-지방비 매칭 투자액(’18) 중 국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순수연구개발 분야(1,886억원, 38%)보

다는 인프라구축 분야(3,035억원, 62%)의 비중이 높음

- 연구개발인력, 연구기관, 혁신기업 등 혁신자원들이 서울, 경기, 대전 등에 밀집

주) 투입예산 성격에 따라 순수연구개발(연구개발과제 지원 및 고급인력양성)과 인프라구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기관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단순 기업지원 등은 제외

[그림 15] 2018년 매칭R&D사업 중 수도권-비수도권 국비 투자비중

(지자체 R&D 관심도 및 추진의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투자는 감소

- 비수도권의 국가R&D사업 매칭액 및 지자체 자체 투자 모두 감소 추세

※ ’13~’17년의 비수도권 R&D관련 지방비 매칭투자는 감소(연평균 –5.2%)한 반면, 수도권은 25.5% 증가

※ 지자체 자체R&D사업 투자(’17) 및 비중이 수도권 지역(353→441억원)은 상승, 그 외 지역(386→339억

원)은 예년에 비해 하락

-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로 인해 복지 분야에 지방세출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지역혁신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에 애로

※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사회복지 부문 세출이 크게 증가(’08~’18, 연평균 4.7%, 3,1%)하였으며, 

지역개발, 과학기술 부문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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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추진 문제점) 중앙주도‧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간 협력‧경쟁을 통한 혁신 창출에 한계 

(지역혁신 추진주체) 중앙주도 지역혁신 추진으로 지자체 및 지역은 중앙정부사업에서 

정하는 미션 달성에 급급하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자발적‧창의적 지역혁신 추진 한계 

- 매년 결정되는 지역별 배분액에 맞춰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확보가 불안정하므로 

예산확보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 중앙의 지휘‧감독 아래 지자체가 집행

(지역혁신 협력) 지자체 단위 간 기능 및 역할범위의 중복되고 있으며, 혁신자원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협력 부족

- 자치단체 단위별 기능‧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및 혁신업무의 중복 추진 가능성 있음

- 지역의 보유 혁신자원이 문제해결에 부족할 경우, 타 지역과 협력을 위한 방안 및 창구 부족

(지역혁신 지원방향) 균형발전 위주 정책 추진으로 자생적 지역혁신역량 개발 유인 저조

- 균형발전기조로 인하여 지역사업 배분대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로 한정되어 

혁신인프라 및 연구 인력을 보유한 수도권의 혁신역량이 지역에 기여하는 범위가 제한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중기부),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산업부) 등 대규모 사업의 대상에 수도권 제외

(정책적 대응방향)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문제를 지역 스스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가 필수적

(제언1) 지역혁신방향 및 전략 수립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전환하여 창의성‧다양성 강화

- 중앙주도 지역혁신사업 구조 개편 및 단계적 이양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지역혁신 컨트롤타워 구성을 통한 채널 일원화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

(제언2) 지역간 협력강화로 지역혁신 효율성 및 연계성 강화

- 행정단위(국가-광역-기초)별 기능 분화를 통한 협력‧조정 기반 마련

- 혁신본부의 지역과학기술 조정권한 강화를 통해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계체계 구축

(제언3) 지역균등배분 위주 지원에서 선택과 경쟁 중심의 차등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생적 지역경쟁력 강화 촉진

- 지역별 문제해결 중심 혁신계획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구축

- 지역혁신계획 추진의지 고취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17개 지역 대상 단계적 지원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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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공지능(AI) 시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

(선정배경 및 중요성)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삶을 스마트化하는 촉매제인 반면,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새로운 격차･갈등 초래 등 미래사회 위험 초래

※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지, 학습 등 인간의 지적능력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  

AI는 사회･경제 전반을 혁신할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으로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에 새로운 기회 제공

- 산업구조 변화, 맞춤형 제품･서비스 창출 등 공급과 수요 측면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사회현안과 난제 해결에 활용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국은 AI 기술의 글로벌 리더쉽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새로운 AI 국가전략 발표 

- (미국) 연방정부의 AI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혁신 서비스 제공

- (일본)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AI 산업화 로드맵(’16.11)｣,

｢인간 중심의 AI사회 원칙(’19.3)｣ 등 발표

- (중국) ’15년부터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30년까지 AI 핵심산업에 1조 위안, 

연관산업에 10조 위안 규모로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발표(｢차세대 인공지능 계획(’17.7)｣) 

- (한국) AI 기술의 글로벌 선점 및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 국가전략(’12.9)｣ 수립 

급변하는 AI 기술의 수용･수혜 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 설계도 동시 고려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인구 고령화 등으로 향후 AI 시대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편중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한국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억원, 통계청, ’19) : 대기업(10,347), 중견기업(1,683), 중소기업(26)

- AI 시대에 소외계층(장애인, 장노년층, 기존산업 종사자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회의 

편중성을 해소･완화하기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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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래사회 위험이슈로 포용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현 수준은 미흡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편향, 편중, 불균형, 격차,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7)

- 과학기술 혁신정책 영역에서 단순･반복 업무로 인한 기존 산업･일자리의 약화 또는 몰락, 

편중･차별적 AI 서비스, AI 혜택 여부에 따른 불균형 심화 등이 주요 위험이슈로 도출

정부는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AI 정책의 대부분은 AI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소외계층을 고려한 포용적 정책 미흡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20.1)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표 8]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분야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 인프라 확충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 스타트업 글로벌화 등

AI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AI 스타트업 육성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 인재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AI 고급･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 AI 평생교육 

체계화,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사람 중심의 AI를 

실현하는 나라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일자리 안전망 확충, 직업훈련 전면 개편, AI 

역기능 방지, AI 윤리 정립 등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자료] ｢인공지능 국가전략(관계부처 합동, ’19.12)」     

소외계층에게는 AI 기술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 

사회적 거부감이 느껴질 가능성 존재

- 인간의 생활을 돕기 위한 AI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미래사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예시)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

▶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방적기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수공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기계를 부수고 공장 소유주 집에 방화를 하는 등 폭동을 일으킴

7) 스마트 혁신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KISTE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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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방향) 소외계층의 AI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사회･산업･영토적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보급･확산 필요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AI 수요 발굴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보급 

및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개발 필요

- AI 소외 계층(장애인, 장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각종 데이터 기반의 문제 발굴 및 플랫폼화 추진

※ 예) 노노케어(老老care, 노인이 노인을 돌봄) 프로그램 

- 소외 계층들이 쉽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포용적 디자인 

개발･보급 또는 표준화

- 의료, 전기, 교통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우선 도입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격차 완화

- AI 서비스 개발 시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인터페이스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온라인 숙의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 확대  

(산업적 포용성) 단순･반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I 취약 기업･산업군의 갈등 이슈 

발굴 및 재교육 등을 강화하고, AI 기업 간 협업 확대 필요

- 신규 소외 계층인 AI 취약 기업 및 산업군*의 갈등 이슈 발굴, 정보 격차 모니터링, 재교육 등 강화

* 예) 콜센터 상담 직원, 의료진단 전문가, 번역가 등 

- AI 기업 간 혁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AI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협력･융합 

연구 활성화  

(영토적 포용성) 지역 클러스터별로 특화 AI 서비스를 결합하여 보급･확산하고 디지털세

(Digital Tax) 부과 검토 필요

-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별 특화 분야와 AI 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고 인근 대학 

및 창업단지와 연계 추진

※ 캐나다 AI 클러스터 : 몬트리올(글로벌 기업 유치), 토론토(AI 인재 배출) 등 지역별 특화 AI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기업 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소비국가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에 과세를 추진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재분배･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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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V

2030년까지의 환경변화를 탐색하고, 이에 따른 정책영역 내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집중해야할 12대 혁신정책 아젠다를 제시

(영역 확대) 미래사회의 급격한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 플랫폼 

경제시대의 혁신 정책 추진, (2) 보호무역·기술전쟁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 (3)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체계 구축, (4)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이 필요

(도전·임무 강화) 해결하기 어려운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 파급력이 큰 

고위험 혁신연구 추진, (7)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션 지향성 강화가 필요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5)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8) 민간 수요 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가 필요

(포용성 확대) 미래사회의 격차 및 다양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9) 사회문제 해결 

역량 강화, (10)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과기인재 정책 추진, (11) 지역혁신역량 강화, (12) 

인공지능시대의 포용사회 구현이 필요

최근의 환경변화 폭과 속도를 고려할 때, 주기적인 핵심 이슈 발굴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최근 일본 수출규제처럼 시급한 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시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제·사회적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

경제·사회 분야 혁신의 유형과 패턴 변화를 탐지하고, 이를 연구개발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또한 아젠다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과제 

구체화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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